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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8. 20.(목) 배포 시 배포 2026. 8. 20.(목)

반려동물 사료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20일(목) 머니투데이방송, 「펫푸드 시장 덮친 ‘짝퉁 영양제’...정부 

무관심에 ‘속 타는 반려인’」 기사에서 “반려동물 기능성 영양제가 흔해졌지만, 

정부의 관리는 십수 년 전 일반 사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장단계에 

접어든 펫푸드 시장에서 가품 유통 실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현행법령 상 반려동물 사료는 영양제, 기능성 영양제 등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반려동물 사료 포함)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

사료로 분류되며, 동법에 규정된 원료로 사료를 제조하여 관할 지자체에 

성분등록이 필요합니다. 향후 반려동물 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25.9. 개정, ’28.9. 시행)을 근거로 하여 반려

동물완전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 등의 유형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완전사료)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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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정부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매년 유통사료를 점검* 중이며, 성분 

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등 법령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중에 있습니다.

   * (근거법) 「사료관리법」제21조(사료검사) 및 동법 제27조(감독)

   ** (근거법) 「사료관리법」제34조(벌칙)

  「사료관리법」상 제조업 등록, 수입사료 성분등록, 표시사항 표시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안전성 등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되는 사료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매년 유통사료 검사를 수행 중이며, 검사를 

통해 「사료관리법」상 위반 사항 적발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사료 유형 구분 등 분류체계 정비, 유통사료 조사 등 관련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는 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미영 (044-201-2651)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임수현 (044-201-2656)


